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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금융경색과 한국경제의 외환우려로 지

난해 9월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 이후 내수경기위축과 수출감소로 성장률이 급

격히 둔화되면서,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침체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확

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그리고 부동산규제완화로 경기침체의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위주의 수출

부문, 그리고 일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분적 회복을 제외하고는 한국경제는 

2009년 1/4분기 현재 여전히 전반적인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악의 거래량과 가격하락을 보인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거래시장은 올해 상반

기 서울 일부지역과 수도권에서 다소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

외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대도시지역의 마저도 미분양주택재고가 감소되지 않는 등 여

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서울시를 보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1999년 40.1%에 달하던 것이 2008년 

27.3%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6년의 36.3%에서 3년간의 기간 중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부동산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는 2005년과 2006년 

부동산경기 호황기 이후 2007년 (전년 대비) -14.1%를 기록하고 2008년 -1.3%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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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는 등 해당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됨에 따라1) 대규모 내국세 

세입결손이 발생할 전망이고 이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

워지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는 올해 3월 총 28.9조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세입결손보전을 위해 11.2조원을 배정하였고 이중 교

부세 감액분으로 4.5조원을 보완하였다. 또한 지방채 추가인수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

을 0.8조원 보강하였으며, 지역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초과 징수된 교육세 627억원을 

조기정산하고, 추경과 별도로 2008년 세계잉여금 중 2,947억원을 교부세로 조기 정

산할 예정이다. 

사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는 지방정부 전체로서의 지방재정지출은 매우 큰 

폭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중 GDP 증가율과  

지방정부 세출증가율을 대비해 보면 GDP 증가율의 1.58배에 달하고 지방교육재정까

지도 포함할 경우 1.71배에 달한다. 이는 그 이전기간으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 기간의 평균인 0.9배와 0.88배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 재

정지출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2). 

그러나 그 질적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늘어난 지방정부재정의 

세출을 어떠한 조달원(source)에서 마련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

세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지출이 급격히 증대되어 왔

음이 특징적인 사실로 발견된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자주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

방세가 확충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조성하여 마련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옮기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자율

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자주재원이라고 분류하는 지방세의 경우

에도 자율적인 과세권(taxing power)을 발휘하는 정도는 오히려 제고되지 못하고 상

황에 있다. 지방정부의 세목으로 배정된 세목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과연 얼마나 

권한과 영향력을 갖는지를 각 나라별로 비교한 OECD의 연구는 지방정부의 과세권

1) 2009년 예산안 편성시 예상되었던 2008년 11월의 경제성장율 예상치는 4% 내외였으나, 작년 연
말 3% 내외로 수정되었고, 추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올해 2월에는 -2% 내외로 수정되었
음.

2) 김현아(2008)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GDP 증가율대비 지방정부 세출증가율로 정의되는 
세출탄력성은 약 1.58이며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할 경우 1.71에 달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이전 10년 기간 평균인 0.9 및 0.88과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속도를 기간별로 
대비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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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ng power)를 크게 5개 세부적으로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3). 유사한 분류기준을 활용해 비교한 결과,‘우리나라의 지방세에서 탄력세율 등 

세율결정에서 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세수의 비중이 적고 중앙정부가 세율과 과세

표준을 모두 결정하는 방식인 유형 e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고 있다4). 이러한 세입측면에서의 자율권을 세출분권이라고 표현하여 혹자5)는 

‘세출분권은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나 세입분권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세

출분권과 세입분권간 괴리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며, 괴리가 크면 클수록 지방재

정에 대한 재정책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해 말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으로 그 세수인 부동산교부세가 영

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 계기는 크게,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또는 

위헌으로 판정받아 정부가 종부세법을 수동적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어서 세수가 줄어

든 부분, 그리고 헌재판결 수용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정)종부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한 종부세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 종부세 도입 당시의 중앙정부는 특정지역에 보유세강화를 통해 부동산가격의 안

정을 꾀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그리고 부동산보유가액별로 차별화된 부동산보유세를 

만들기 위해‘국세로서의 보유세’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

부가 세제를 결정하고 징수를 담당하지만 거두어들인 세수입은 전액 지방정부에게 이

전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를 함으로써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246개 시․군․자치구들은 기초자치단체 개별적으로는 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재산세․종토세 보유세체계에서 확보되었던 과세베이스가 훼손되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전체 간 대립하는 양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이슈였던 것이다. 이를 무

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의 첫 번째 기준이‘기존보유세체계하

에서의 부동산세수는 최소한 보장한다’는 세수보전원칙이었다. 개편 후 향후 부동산

보유세 과세베이스가 얼마나 늘어날 지는 부동산시장의 가격동향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과표결정권 및 세율변경권 등에 달려 있었으므로 개별적으로는 반대 입장

을 취하였던 기초자치단체들도 세수보전이라는 약속에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른 셈이 

되었다.

3) OECD(1999)
4) 노영훈(2007)
5) 이영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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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합토지세라는 국세적 지방세인 토지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지되었던 세

원분리의 원칙이 주택까지도 포함한 넓은 과세베이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세원공유

(tax sharing)체계로의 변경이 갖는 재정적 의미에 대해서 종부세 도입 및 개정과정

에서 그다지 큰 정책적 중요성을 갖고 논의되지 못했다. 토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

책세제적 보유세였던 종합토지세가 15년간의 시행경험 이후에도 지가안정이라는 목적

도 토지소유구조개편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직시하였었다면 중앙정

부의 정책세제를 지방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세수를 지방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와 

연계시켜‘지방세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얼마나 지방재정운영에 악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었다는 판단이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를 주된 과세베이스로 

확보하여 주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방정부들이 관할구역내 소재 부동산이라는 자체 

과세베이스를 기초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라는 취지이다. 결국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요억제차원에서 보유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국세보유세를 

신설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종부세 세수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재원으로 교부하여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 셈이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종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도입․개정이 지방재정측면의 시사점을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종부세와 그 세수배분인 부동산교부세가 

변화해온 과정을 정리하면서 광역단위로 집계한 자치단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향후 종부세 개편과 함께 지방재정적 정책과제를 정리해 본다.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편과 세수배분 변화

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6)의 조기 시행 등 여러 가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시장이 안정되지 아니하자, 참여정부는 다시 2005년 12월 31일‘8․31 부동산 종

 6) 본고에서는 2005.1.5일 법률 제 7328호로 최초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를‘구 종합부동산세’
라고 칭하고, 2005년 12월 최초 부과되기도 전인 8.31일 대책으로 2005. 12. 31. 법률 제7836
호로 개정되어 2007년 귀속분까지 2년동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개정)종합부동산세’라고 
칭하며, 2008년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개정된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신 종합부동산세’
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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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책’의 일환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

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7). 

둘째, 과세표준 적용률을 2005년의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등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였다8). 

셋째, 전년 대비 세부담의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였다9). 

넷째,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10). 

다섯째, 주택에 대한 세율 체계를 종전의 3단계 초과누진율 체계(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부분은 1%, 2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부분은 2%, 100억 원 

초과 부분은 3%)에서 진입단계의 1단계가 추가된 4단계의 초과누진율 체계(공시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부분은 1%,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부분은 1.5%, 2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부분은 2%, 100억 원 초과 부분은 3%)로 변경하였다11). 

한마디로 개편의 핵심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강

화하는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최초로 도입될 당시부터 그 재원을 전액 부동

산교부세로 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정해놓고 제정이 논의되었던 조세이다. 2004년까

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는 토지공개념 정책세제의 하나로 1990년 도입

되어 15년간 운영되어 왔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기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개편 대상으로 하였다. 일종의 세제개혁적 패키지로 

만들어진 결과는 (국가가 부과하고 지방에 넘기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자체세수로 사용하는) 재산세라는‘이원적 부동산보유세’라는 새로운 틀

(framework)이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은 세수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를 재

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2. 종합부동산세 세수배분 기준변화: 부동산교부세의 변화 

2005년 1월 5일 최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수전액을 기존의 보통교부세, 분권

 7)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8)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9)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 제1항
10)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11)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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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추가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고 지방교부세법에 

관련조항들(법제4조 제③항, 제④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그 목적은 종부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며 그 교부기

준으로서 종부세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

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30일 지방교부세법시행령(시행령 제3조의3)에 종합부

동산세의 교부기준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부세 총액이 재원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재원감소분 비율에 따라 교부하고, 종부세 총액이 재원감소분의 

합계액보다 많으면 지자체별 재원감소분 전액을 일단 보전해 주기 위해 교부하고 잔

여액을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부동산보유세규모(5%)를 

비중으로 산정한 <부표 1>의 공식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원감소분이란 

2005년도의 경우 종부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도에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로 부과한 합계액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5년도 재산세액(토지분+주

택분+건축물분)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도입 첫 해의 종부세 세수는 국세로

서의 부동산보유세 도입에 따라 부동산세원을 공유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

하는 상황에서 재정형평성제고라는 취지가 세수사용측면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부동산보유세부담의 강화를 

위하여 세제운영과 부과․징수는 중앙정부가 하지만 세수전액은 기존의 교부세들에 

추가하여 균형지방재정확충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입안되었다. 한편‘보유세강화와 거

래세완화’라는 부동산세제개편의 정책방향에 따라 부동산거래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법개정이 종부세 실시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등록세 기본세율의‘1000분의 30’

에서‘1000분의 20’으로의 인하로 시작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개인간 주택거래

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2.0%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p씩 

인하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본세 세액의 10%와 

20%로 각각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부담도 줄어들었다. 개인간 

토지거래, 법인간 부동산거래, 법인과 개인간 거래 등 부동산 일반에 대한 총체적인 

세율인하의 정도는 2004년까지의 5.8%에서 2005년부터는 4.6%로 낮아졌고 2006년

도 하반기에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2.3%로까지 크게 낮아졌다12). 이는 세율만 

12) 2006년 9월말에는 개인간 기존주택거래들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신규로 주택을 분
양받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감면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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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보면 2004년의 5.8%에서 2006년 하반기의 2.3%로 40/100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다. <표 1>는 주택 및 그 이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이전등기에 대한 등

록세 법정세율의 변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년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9.271)

취

득

세

본세(유상·매매·교환) 2% ―――――▸ 2%(1.5%) 2%(1.0%)

농특세(세액의 10%) 0.2% ―――――▸ 0.2%(0.15%) 0.2%(0.1%)

계 2.2% ―――――▸ 2.2%(1.65%) 2.2%(1.1%)

등

록

세

본세(이전등기) 3% 2%(1.5%) 2%(1.0%) ―――――▸
교육세(세액의 20%) 0.6% 0.4%(0.3%) 0.4%(0.2%) ―――――▸

계 3.6% 2.4%(1.8%) 2.4%(1.2%) ―――――▸

   합  계 5.8% 4.6%(4.0%) 4.6%(2.85%) 4.6%(2.3%)

주: (  )안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감안된 법정세율임.
 1) 2006년 9월 1일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 과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세율이 법인에게서 신규 분양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으며, 취득세에 대한 경
감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함.

<표 1> 최근 부동산(기타 및 주택) 거래과세 법정세율 인하 추이 

이러한 부동산거래세 세부담완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2006년 12월 27일에는 종합

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의 3을 신설된 제10조의 3

로 이동시켜 규정하였는데,‘재원감소분’을‘세원감소분’으로 명칭변경하고 재산세

감소분과 거래세감소분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배분기준과 비중 등은 동일하게 유지하

였다. 새롭게 등장하는‘거래세감소분’은 2005년도분 취득세부과액과 등록세부과액

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

확대되었는데, 이는 거래과세 과표를 기존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시가격으로 대폭 현실화시킴에 
따라 세부담인상가능성을 세율측면에서 조정해 주기 위함이었음.



특집 / 글로벌 경제 위축 하의 지방세수 감소와 정책과제

 58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감율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

감하여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거래세보전이 시작된 2006년부터 세수감소분에서 거래

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2006년 재산세감소분은 

3,840억원이고 거래세 감소분은 4,827억원이어서 55.7%를 차지하던 것이 2007년의 

9,199억원은 92.2%에 해당하고, 2008년의 7,465억원은 97%에 달한다. 즉, 최초 종

부세 도입연도인 2005년에는 재산세 세수감소분만 있었지만 그 이후 3년간은 세수감

소분의 대부분을 거래세감소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세수감소분을 보전

하고도 남는 잔여액이 크게 늘게 되는 2008년부터 균형재원으로 교부한 2조 1,156억

원은 총 부동산교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3%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2006년과 2007년 귀속분까지는 세원감소분 이외의 잔여분에 대해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규모 5%를 감안하여 배분하던 기준에서, 2008년부

터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보유세규모 5% 감안하는 기준으로 변

경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2007년 12월13일 개정되었다. 이는 참여정부가 사회복

지지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

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사업과 방과후 학교사업 등 교육사업에 대한 투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중앙정

부가 추구하는 복지 및 교육사업목적에 연계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교부세가 세수보전 후 잔여액 대부분(80%)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 일반재원을 재정형평화 기준에서 늘려주던 차원에서 교부하던 방식에서 종

부세세수증대가 크게 늘어나고 향후 큰 세수신장이 기대되자13) 복지 및 교육라는 특

정수요를 상당부분(45%) 충족하는 지출용도로 특정화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이후 2008년까지의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시도별 교부내역 변화는 <표 2>와  

같은데, 각 연도별 변화를 살펴볼 때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⑴재산세감소분, 

⑵거래세감소분, ⑶배분기준변경의 개별적 효과가 혼합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3)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가격공시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 개정법률부칙으
로 토지 및 건축물은 2006년 한해 55%, 주택은 2006년과 2007년 두해의 50%의 적용비율을 
시작으로 매년 5%씩 적용비율을 인상시켜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100% 전액 과표화 하기로 
지방세법에 명문화하는 등 적용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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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연도총계

세수

감소분
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합계 3,930 10,200 1,533 8,667 18,892 8,921 9,971 28,853 21,156 7,697 61,875 30,265 31,610

서울 791 2,544 142 2,402 3,494 806 2,688 4,477 2,037 2,440 11,307 8,321 2,985

부산 611 950 106 844 2,428 631 1,797 2,852 1,507 1,345 6,841 4,597 2,244

대구 281 693 58 635 2,102 364 1,738 2,791 875 1,916 5,868 4,570 1,297

인천 231 550 72 478 447 413 34 972 972 - 2,198 743 1,457

광주 187 364 35 329 687 215 472 1,249 531 718 2,486 1,706 781

대전 81 334 36 298 767 216 551 1,049 506 543 2,230 1,473 758

울산 166 244 29 215 195 167 28 396 380 16 1,001 425 576

경기 349 1,923 123 1,800 873 750 123 1,897 1,897 - 5,043 2,272 2,770

강원 175 319 133 186 755 736 19 1,928 1,683 245 3,177 625 2,552

충북 109 204 85 119 490 488 2 1,159 1,159 - 1,962 230 1,732

충남 73 297 113 184 1,316 618 698 1,430 1,423 7 3,115 962 2,154

전북 171 287 104 183 734 636 98 1,485 1,484 1 2,676 453 2,224

전남 157 293 171 122 1,021 989 32 2,267 2,266 1 3,739 312 3,426

경북 244 415 167 248 1,060 970 90 2,324 2,265 59 4,044 641 3,402

경남 239 701 133 568 2,238 762 1,476 1,856 1,792 64 5,034 2,347 2,687

제주 65 82 26 56 285 160 125 721 379 342 1,154 588 565

주: 2005년도는 세수감소분만 있음.
자료: 행전안전부 내부자료.

<표 24>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시도별 차수별 재원별 교부내역 현황

(단위: 억원) 

종부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이전한 2005년

부터 2008년까지의 4연 기간 동안 연평균 1조 5,469억원이며 총액으로는 6조 1,875

억원에 달해 그 규모면에서 매우 큰 세입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경우 부동산교부세액은 1조 8,892억원인데 그해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계) 대비 3.4%에 불과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자주재원의 세입대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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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주재원 대비 부동산교부세의 비

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곳도 있다. 전남․북과 강원의 군지역, 그리고 부산내 

자치구의 경우 30%를 넘거나14) 27～30%의 범위에 있을 정도이다. 

세수감소분만 있던 2005년의 3,930억원에 있던 것이 2008년에는 그 7.34배인 2조 

8,853억원에 달해 연평균 신장률만 보더라도 94%에 이르니 매년 전년대비 거의 배로 

증가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전재원인 부동산교부

세가 수년간 매년 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제변화나 부

동산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기는 힘들었을 것

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반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로 교부되어 내국세라는 비

교적 안정적인 국세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매우 변

동성이 높은 부동산 보유세원에 의존하였고, 또 종부세 시행 첫년도 부터도 바로 세

법개정이 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재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교부세가 자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기초자치단체들의 입장에서는 2009년 이후 향

후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더욱이 부동산교부세를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으로 대별하여 그 구성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해인 2005년에는 균형재원분이 전혀 없는 0%에서 시작하여 2006년 

15%, 2007년 47%, 그리고 2008년에는 73%에 달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균형재원

으로 활용하였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균형재원으로 배분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식은 <부록>의 <부표 1>과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6년과 2007년에는 재정여건이 80% 지방세운영현황이 15%, 보

유세규모가 5%를 차지하던 것이 2008년부터 사회복지 25%와 지역교육 20% 항목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재정여건은 50%로 감소시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부동산교부

세 의존비율은 줄였지만 오히려 중앙정부가 유도하는 사회복지적 그리고 보육․교육

적 목적의 신규세출수요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교부하지만 

개별 기초자치단체들을 광역단위로 묶어 지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

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2005년 부동산교부세로 34.9%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25.5%로 줄어들어 9.4%p 하락하였고 비수도권이 65.1%에서 74.5%로 9.4%p 

증가하여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특히 부산과 서울이 가장 크게 배

분비율이 줄어든 지역으로 눈에 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14) 군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전체 자주재원 대비 32.9%
의 금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의존하고 있어서 전국 최고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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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분으로 나누어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자. 균형재원분에

서는 23.2%에 불과하다. 4년 부과기간 중 부동산교부세의 배분혜택을 상대적으로 많

이 받은 지역을 살펴보면 충남(1.9→5%), 전남(4.0→6%), 경남(6.1→8.1%), 강원(4.5

→5.1%)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3> 연도별, 광역시･도별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변화 추이

(세수감소분, 균형재원분 합계기준)      

(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08년 증감

(%p)

  서 울 20.1 24.9 18.5 15.5 -4.6

  인 천 5.9 5.4 2.4 3.4 -2.5

  경 기 8.9 18.9 4.6 6.6 -2.3

수도권 계 34.9 49.2 25.5 25.5 -9.4

  부 산 15.5 9.3 12.9 9.9 -5.7

  대 구 7.2 6.8 11.1 9.7 2.5

  광 주 4.8 3.6 3.6 4.3 -0.4

  대 전 2.1 3.3 4.1 3.6 1.6

  울 산 4.2 2.4 1.0 1.4 -2.9

  강 원 4.5 3.1 4.0 6.7 2.2

  충 북 2.8 2.0 2.6 4.0 1.2

  충 남 1.9 2.9 7.0 5.0 3.1

  전 북 4.4 2.8 3.9 5.1 0.8

  전 남 4.0 2.9 5.4 7.9 3.9

  경 북 6.2 4.1 5.6 8.1 1.8

  경 남 6.1 6.9 11.8 6.4 0.4

  제 주 1.7 0.8 1.5 2.5 0.8

비수도권 계 65.1 50.8 74.5 74.5 9.4

주: 1. 당해 연도 부동산교부세 총액 대비 각 지역별 배분액 비중
   2. 회색부분은 2005년 대비 2008년도에 감소한 지역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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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변화 추이(균형재원분 기준)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06-08년 증감

(%p)

  서 울 9.3 9.0 9.6 0.37

  인 천 4.7 4.6 4.6 -0.10

  경 기 8.0 8.4 9.0 0.94

수도권 계 22.0 22.1 23.2 1.21

  부 산 6.9 7.1 7.1 0.21

  대 구 3.8 4.1 4.1 0.35

  광 주 2.3 2.4 2.5 0.23

  대 전 2.3 2.4 2.4 0.04

  울 산 1.9 1.9 1.8 -0.10

  강 원 8.7 8.3 8.0 -0.72

  충 북 5.5 5.5 5.5 -0.07

  충 남 7.4 6.9 6.7 -0.64

  전 북 6.8 7.1 7.0 0.23

  전 남 11.2 11.1 10.7 -0.44

  경 북 10.9 10.9 10.7 -0.19

  경 남 8.7 8.5 8.5 -0.21

  제 주 1.7 1.8 1.8 0.10

비수도권 계 78.0 77.9 76.8 -1.21

주: 1. 당해 연도 부동산교부세 총액 대비 각 지역별 배분액 비중
2. 회색부분은 2006년 대비 2008년도에 감소한 지역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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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수도권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변화 추이

(세수감소분, 균형재원분 합계기준)

서울

서울

서울

서울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인천

인천

인천

인천

-

5.0

10.0

15.0

20.0

25.0

3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그림 2] 연도별 비수도권 부동산교부세 배분 비율 변화 추이

(세수감소분, 균형재원분 합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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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지방재정적 의미

2008년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

부입장이 크게 바뀌어 그해 9월 22일 주택분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0.5～1%로 인하하며 고령자에게는 10～30%의 세금감면을 하는 개편안이 발표되게 

된다. 그리고 11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해 세대별합산과세는 위헌이고 1주

택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또

한 2008년말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항과 불합치 사항을 반영하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진다. 개편된 종부세에 따라  2008년 이

후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위헌판결을 받은 세대별 합산과세

를 인별합산과세하게 됨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납부한 12만명과 16만명에게 각

각 2천억원과 4천억원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

와 당정협의를 통해 2008년도 부과분부터 위헌판결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는 중앙이 

보전하지 않고(0.35조원; ’08년, 0.5조원; ’09년), 다만 정부의 종부세 및 기타 세제

개편15)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는 전액(1.33조원) 보전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2009

년 종부세 세입 중 위헌판결에 따라 기납부된 종부세를 우선 환급함에 따라 부동산교

부세 재원이 감소되는 0.53조원에 대해서도 전액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다.

헌재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판결이 지방재정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

펴보기로 하자. 특히 위헌제청 사유 중 종부세가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

는 주장이 있었다. 즉,‘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어 그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그 지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종합부동산세는 국

세로서 그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타 지방에 교부하는 결과가 되어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탈할 수 있다’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즉, 자치재정권 침해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

산세를 국세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개

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지 

15) 그 내용에는 2008년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지방세 등 경감, 그
리고 2009년부터 적용할 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하․과표조정 및 과세기준금액조정과 2008년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감소에 해당하는 1.31조원의 합계액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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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국세청장’부분(이하‘이 사건 국세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헌재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국세로서 부과할 수 있고, 또 그 세수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하였다고 해서, 종부세의 부과 및 세수사용방식이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헌재 판결문 중 소수의견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재정조달과 부동산정책’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

액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부되므로(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제9조

의3),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8

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커서 지방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수입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

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과

세하여 그 전액을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처

럼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조정과 부동산의 가격안정이

라는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가미시키고 있다. (중략)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의 불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목적과 부동산 보유세를 상향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목적을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8조에 터잡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부동산가격안정이나 보유세부담인상과 같은 경제정책적 

목적과 지방재정불균형조정목적을 결합한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불균형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제정 이전에도 존재하였

고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하여 부동산교부세로 세수를 배분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

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의 불균형문제는 지방의 불균형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이고 과연 어떤 모습이 균형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현재의 지방행정구역(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기초

로 살펴볼 때 인구․면적․산업 등 모든 자원들이 1/n씩 똑같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통일적인 지방세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세입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입목적 자체에서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이한 

목적들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도록 운영방식이 설계되어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한 결

과를 두고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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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부세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적 정책과제

2008년말 종부세에 대한 개편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종합합산과세대상토

지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5억 

이하에 대한 0.75%, 15억～45억원에 대한 1.5%, 45억 초과에 대한 2%의 대폭 경감

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별도합산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70%(’09년)→75%(’10년)→80%(’11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0.5%(200억원 이하), 0.6%(200억～400억원), 0.7%(400억원 초과)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즉, 과세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고 누진세율도 인

하되었다.  특히 과거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도

별) 과표적용률은 2006년 70%수준에서 매년 10%씩 인상하여 2009년부터 100%로 하

고, 별도합산과세대상 유형토지는 2006년 55% 수준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

부터 100%로 하도록 결정된 2005년말의 상황과 대비하면 과표율인상계획의 정지라

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8년 말‘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규정

(종부령 제2의 3)을 통해,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로,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09년 70%, ’10년 75%, 그리고 2011년 80% 수준으로의 인상에서 그치는 것

으로 개정됨으로써 연도별 과표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세수증가와 부동산교부세 재원

증가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과세기준금액의 조정, 전반적 세율인하, 

그리고 과표율 조정으로의 변화로 9천억원 이상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2008

년말 개편된 신종부세법에 따라 얼마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지는 2009년 6월1일 

기준시점에서의 전국 부동산보유실태가 드러나고 2009년도 부동산공시가액 결정이 

결정되는 올해 7월 이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작년말 종부세가 개편되면서 부과액 자

체가 줄고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줄어들 것은 누구나 우려하던 상황이다. 

당시 2.2조 내지 2.3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여 세수감소분들을  보전하고 나

면 사실상 균형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액도 별로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현재 2009년 예산액으로 잡힌 1조 4,882억원의 부동산교부세 세입예산

액 중 재산세감소분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세 감소분만으로  3천억원

을 계상하고 균형재원으로 9,300억원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감

한 거래량수준에서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거래시장가격 및 각종 공시가액도 작

년 대비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징수가 격감하여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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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치단체들이 재정운용에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표 5>는 2009년 들어 총3차

에 걸쳐 부동산교부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역을 정리한 표이다. 1차와 2차는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00억원을 배정한 것인데 균형재원분이었고, 3월 

27일 추가로 배정한 3천억원은 광역시도의 2008년도분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감

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므로 서울 경기 등에 집중되었다. 2008년도 거래

세 감소분을 보전하는데만 3천억원이 배분되었으나 2009년 감소분 또한 시장가격하

락과 거래량 감소로 2008년 감소분에 못지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단위: 억원)

구 분 계 1차
(1월 30일)

2차
(2월 27일)

3차
(3월 27일)

서  울 1,968 330 508 1,130

부  산 826 324 343 159

대  구 383 190 193 -

인  천 431 215 216 -

광  주 232 113 119 -

대  전 370 110 102 158

울  산 162 84 78 -

경  기 1,574 285 583 706

강  원 779 432 319 28

충  북 519 275 244 -

충  남 855 324 304 227

전  북 647 351 296 -

전  남 984 554 430 -

경  북 1,102 551 461 90

경  남 1,254 428 370 456

제  주 214 84 84 46

계 12,300 4,650 4,650 3,000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09.3.30)

<표 5> 2009년도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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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부세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축소가 지방재정측면에서 제시하는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자. 

첫째, 이러한 변화가 다른 변화들과 함께 현재의 경제침체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어려움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새 정부들어 2008

년부터 국세를 포함하여 대규모의 감세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는 자연히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 일반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던 지방이전재정 규모를 줄일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광역정부의 주된 세수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거

래과세 또한 부동산시장침체에 따라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지방세의 부

동산관련 거래 및 보유세 의존도가 높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없어서 지방세의 

안정적인 과세베이스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으나, 그동안 중앙의 이전재원 증대를 통

해 지방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왔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의 재정마저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의 약속된 이전재원도 그 실행이 불투명해 

질 수 있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조

정 방법론 중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확대에 너무 의존한 결과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판단이다.

둘째, 재정자치의 본질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의 책임성증대가 핵심이

다. 재정자립도나 의존재원비중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방정부 

과세자주권부여와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균형화 하겠다는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치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종부세를 국세로 과세하여 

세수전액을 지방재정 불균형완화 및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려 했던 시도 또한 진

정한 자치재정의 방법론이 될 수 없었음은 예견 가능한 사실이었다. 이는 종부세의 

도입목적이 지방재정 불균형완화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종부세법 제1조 도입목적 및 당시의 도입논의과정 중 배경설명에서도 명쾌하게 나타

난다. 

따라서, 종부세에 기초한 부동산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지

자체의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재원으로 판단하고 향후 세입예산

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국세․지방세의 재조정, 그리고 기관위임사무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중앙과 지방간 재

원재조정문제를, 안정적 과세베이스를 갖으면서 재정책임성이 제고되는 지방세 세목

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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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08. 11. 18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 62) 중

 

(5)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어 그 지방에서 징수한 세

금을 그 지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그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타 지방에 교부하는 결과가 되어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탈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고,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지

방자치법 제142조),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하거나(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지방자

치법 제136조)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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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나,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판례집 18-1상, 170, 182-183).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

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

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이러한 지역별 편차가 중앙정부 차원의 거점중심 개발

을 추진한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

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심각한 재정 불균등 문제를 야기하여 오히려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에 큰 문제

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교부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가 그 속성으로 응익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세로 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고, 일본의 지가세,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 독일의 재산세 등과 같이 부

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부과한 입법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보유세

의 본질을 명백히 국세나 지방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

국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여

기에서도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부분(이하‘이 사건 국세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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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산정방식 

2005년 

시·군·자치별 교부액 =

   잔액 총액×( 당해 시∙군∙자치구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Σ시∙군∙자치구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80%+

   당해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지수 ×10%+

   당해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체납액징수율 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 지수 ×5%

   당해 시∙군∙자치구의 2004년도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지수
Σ시∙군∙자치구별 2004년도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지수 ×5%)

2006년 
이후

시·군·자치구별 교부액 =

   잔액 총액×( 당해 시∙군∙자치구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Σ시∙군∙자치구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80%+

   당해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운영상황 종합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지방세 운영상황 종합지수 ×15%

   당해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지수 ×5%)

주: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3년간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
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 운영상황 종합지수”는 전년도에 당해 시·군·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한 지방세(시·
도세 및 시·군·자치구세를 말하며, 과년도분을 포함한다)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 탄력
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수준, 신 세원 발굴,세무(평가)공무원 충원, 납세편의 
시책 추진 및 지방세 정보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한 지방세 운영상황 지
수를 말한다.

<부표 1> [시행 2005.12. 1] [행정자치부령 제305호, 2005.12. 1, 일부개정] 

<신설 2005.12.1> 종합부동산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제2조의2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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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시·군·자치구별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

   잔액총액×[ (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Σ 시∙군∙자치구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50%)+

   (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사회보장지수

Σ 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사회보장지수 ×13%+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4%+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2%+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3%+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장애인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3%)+

   (해당 시∙군∙자치구의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6%+

   해당 시∙군∙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Σ시∙군∙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8%+

   해당 시∙군∙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지수
Σ시∙군∙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지수 ×3.2%+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지수 ×2%+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 학급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실제 설치∙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 학급수 ×0.8%)+

   (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Σ시∙군∙자치구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5%)]

주: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
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사회보장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며, 
“노령인구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
구별 인구수중 노령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장애인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
인보호지수”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 중 해당 시ㆍㆍㆍ군ㆍ자치구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인구수”, “노령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장애인
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별표 2의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는 1/230을 말한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는 전
국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 중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의 비율을 말하고,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
육지원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수 중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 학급수의 비율을 말하며, 시ㆍ군ㆍ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영
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 및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수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다음 “1)” 및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부표 2>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제8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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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

  y = 0.0575744x1 + 0.0000893x2 + 42.77944x3 - 6.01348x4     

  y = 시ㆍ군ㆍ자치구별 지원 학교수                     

 x1 = 학교수                         x2 = 학생수        

 x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x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 최소 1개 교실 부여

2)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 학급수

  y = 0.115247x1 + 0.005517x2 + 85.534302x3 - 11.497862x4                                 

  y = 시ㆍ군ㆍ자치구별 지원 학급수                                                        

 x1 = 학교수                         x2 = 학급수                                          

 x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x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 최소 1개 지원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을 말한다.




